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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촌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채권이나 기한부채권 등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4741) 장래 채권의 실제 발생이나 조건 성취로 인한 조건부 재권 

의 발생 사설 역시 전부채권자의 증명책임에 속하고, 상대방의 ‘장레 채권의 불발생이나 

조건 미성취로 인한 조건부 채권의 불발생에 따른 무효 주장’온 항변이 아닌 ‘부인’으로 

취급함이 옳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압류·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전부명령 

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4742) ®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재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 채무자가 재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 

로 하여 ®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 채무자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재231조 단서에 의하여 고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 
하여 실효된다.”라고(2004다24168, 99다68652) 판시한 것이 있어, ‘피전부재권의 불발생'올 전부금 청구의 
경우에는 재3채무자가 항변사실로서, 집행채권 이행 청구의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변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권리의 존재룰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근거사실 
(권리발생사실)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당사자는 권리장애·소멸사실에 대하여 각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의 일반론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하는 전부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 
가 ‘피전부채권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전부재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실에 대하며 가 주장·층명책 
임을 진다고 봄이 옳다令 

4740) 압류된 급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어 제3채무자예계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자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재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재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4741) 0 매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대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재권은 대매계약아 
해재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 
액을 갖는 금전재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7다24930). 鬱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으로서 債券 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도논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2004다24168) .•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른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나찰자로 결 
정된 후 낙찰사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차단체를 세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 
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풀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괴압류 및 전부재권인 꿍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2002다7527). 

474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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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재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법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 

아야 한다.4743) 

재권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재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4744) 재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정재권자에 

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재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 

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합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는 압류 등으로 집행재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재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 

다.4745) 

1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재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474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겸 각 재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률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재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아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판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가 때문이댜 

j 압류의 대상인 수안의 채무지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안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재권첼! 

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지들의 채권액이 

나 모든 제3재무지들의 재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칸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i 채무자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T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안 여러 재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저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재무자에계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틀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동 결정은 윤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 
26296 판결), 
채권 압류 및 전부병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전 

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재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어 미치지 않는다고 불 수는 없다(대법 
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4744) 따라서 장래의 재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피압류재권과 둘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안에 의하여 
발생한 재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판걸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진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왼 
손솔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재권자가 받은 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속솔물인 청구원인견Rl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j7_ 2016다203056 판결). 

474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 10628 판결; 甲 회사와 乙 회사가 丙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甲, 乙 회사가 丙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T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공사예치금반환 
채권과 대여금반환재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안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丙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재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불 수 없고, 오히려 그 재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워 
추심명령의 효력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대여급반환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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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위 재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마친다고 보아야 한다).4746) 

2) 제3재무자에 대한 송달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재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만사십행법 제231조),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 

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 ®의 ‘제3재무자에 

대한 송달'이 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 

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댜4747) 하자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474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증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모脂i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재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앞륜룰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진다고 보아야 한다.” m 원심이, 
윌곡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병령을 산청하기 절에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 
이 합계 219억여 원 상당의 압류·가압류조차 동을 먼저 취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및 소 제기로써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원금 618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 
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한 위 압류·가압류조치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재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윌프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위 219억여 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병령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에 따라 발령된 전부병령은 위 219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효중 
단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만 혼렷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윌프 승계참가인의 시효중단 주장 
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짚닫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시효종단의 효력이 

위 전부명령보다 선행하는 가압류 등 채권 부분에 우선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것은 후행 전부명령 재권자에 
앞서 선행 가압류 동 채권자에게 우선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채권자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정보 
뭘령은 실질적으로 채권자평동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집행방법이고, 또한 원고는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이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선행 가압류·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위 전부명령 
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 채권자가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와 동동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반대로 전부명령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전부명령 재권자가 
시효 중단된 채권으로부터 우선 만족을 얻게 되고 그만큼 후행 가압류 동 채권자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전부명령 채권자가 古행 가압류 등 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맙일 전부명령이 아니라 춧싶 
명령이 선행가압류 동과 경합하는 상태라면, 후행 추심명령 채권자도 시효 중단된 채권 부분에 관하여 섭핼 
가압류 동 채권자와 동동하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문제들은 
채권자평등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전부명령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관시한 사례. 

474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병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혼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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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결정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4748) 

3) 전부명 령 의 확정 (누 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은 즉시항 

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명령 확정의 전제 사실로서 재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을 청구 

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재 

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4749)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 

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굴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4748)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것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지만, 즉시함고에 의하여 취소 
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온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아나, 경정결정이 그 혀용 
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재부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 
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깊절 
결정이 재판°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아댜 

4749)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 
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 
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국세칭수법에 의한 체납처 
붑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집행채권 
자가 그 재무자를 상대로 한 재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동의 처분행위와 채무자 

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재권자의 재권자에게 대함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동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첸날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동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에사유에 해당한다 ....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 
행에 있어서 집행장에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촌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개시 전부터 고 사유가 있는 
경운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갠신한 다음 이몰 발결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고 집행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 
익되는 동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하여야 한다. …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광산세무서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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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변경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4750)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재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재로 집행재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4751) 제 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피전부재권 발생의 장애·소멸·저지의 일반적인 항변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댜475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 

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 1항), 채 

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지에 

게 대항할 수 없댜4753) 

가)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의 예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4754)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재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심으로서는 제 1심의 전부명령을 
쉰속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 

4750)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소외 회사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전부명령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자백간주에 의한 소와 
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곧 이어서 8일 만에 이룰 만연히 변제해 버렸다면 피고에게는 고의 도는 과설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변제행위가 재권자안 원고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예. 

4751) 만사집행법 제229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47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수분양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 

475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예 웃싶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 
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댜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도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재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 
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 

4754) 임대차보층금 반환재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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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변 재항변 구조와 동일하게, 제3채무자인 임대안으로서는 연체차임 등의 발생 사 

실을 주장·증명하여 그 금액의 공제를 항변할 수 있고, 전부재권자는 연체차임 등의 변 

제 사설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 

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4755)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무효의 재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선행의 전부재 

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제3채무자가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 

이 그러한 사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서 유효함을 후행의 전부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4756)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은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 사실을 내세워 전부금지급의 

무의 면책적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4757) 

나) 채권양도의 항변 

제3채무자는 ‘® 채무자가 제3자에게 피전부채권을 양도한 사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한 사설+® 그 양도통지가 압류 

명령의 송달 전에4758) 제 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올 주장·증명함으로써, 피전부채권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인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 
여서만 전부명령이 윤혼하다(87다68;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미납차임 등의 범위가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예)． 임대차보증금 반환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81다378). 

4755)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촌임차보층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고 채무를 현실적 
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아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 
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계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 
이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 

라고 볼 수 없다(200]다68839. 89다카4298). 

475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반면에,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재권자에 대하여 전부금을 변제 
한 제3채무자에게 과설이 있다 하여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로는 94다59868 판결 참조. 

475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층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 
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계 될 분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 
로서 이룰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안이 당해 주택을 매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2005다 

23773). 
4758)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동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고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아모 
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 
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재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재무자에 대한 재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 
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 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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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재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부재권자는 채권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 

올 재항변 할 수 있다.4759)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 

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선재부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하는 경우 등)를- 제외히五!는-， 제3채무지운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법정해 

계, 합의해제, 해지 등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전부채권 

자에 대항할 수 있다.4760) 계약인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4761) 

추정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475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참조. 
제3자(＝ 전부채권자)가 고지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세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시자(= 채권양수인)가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 하였지만 고지자가 위 소송에서 제3자로부터 재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받기 전에 피고지자에게 채권이 양도되고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동지된 사설을 ‘莖현’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의 수소법원아 위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재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아나 법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고지자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지자는 위 소송의 판결 
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한다(88다카6358). 

4760) @ 구체적 인 예 

0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보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재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 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안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사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판계인 도금계약이 핸전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 
재권은 소멸한다고 한 예(2003다29456). @ 재누자와 제3재무자가 아무런 합리저 이유 없이 재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3채무사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아로 안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예(98다17930).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 
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안 법률관계에 대한 재무자와 제3채 

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예(99다 
51685). 0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층급 잔급재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입대차계안 자제를 헨전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입대자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입차보증급 잔금채권은 소멸한다고 한 예(96CH0867). C,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사에 대한 구 공업단지관리법 소성의 입주계약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마칠 분 고 등기정구권의 발생원인인 위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고 한 예(9 1다29736). 

476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키하여 가지던 권리의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고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늄 고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안수 
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 
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재권사에 대항할 수-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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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 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재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8조),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적 

인 상계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가)압류명령 송달 전 자동채권을 취득한 사실 및 (가)압류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재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재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 

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 사설을 주장·증명하여 피전부재권과의 상계 항변을 

주장할 수 있댜4762) 

자동채권은 압류명령 송달 당시에 적어도 발생은 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제3채 

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 

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763)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은 

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수한 상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가 그 상가의 점포들을 타에 분양함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제3재무자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가 성립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상가의 점포들 

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분양자 또는 피분양자가 지정하는 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된 경우,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재무자나 피분양자들과 재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아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동 
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예. 
4762)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재권과 수동재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거가 수동재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된 채권이 
장래 발생할 채권으로서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6870 판결). 

476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노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 
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제공의 경위~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아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 
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동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 
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그 인윤는.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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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 상태에 있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자동재권의 발 

생시설과 자동재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될 것이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 

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재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온 압류재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 

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재권 부분이 먼저 상계 

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재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 

의를 할 수 없다.4764) 

제 3재무자인 대한민국 산하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재무자에 대한 조세채 

권이 전부재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라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전부채권자에게 그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댜4765) 대한민국이 전부재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충당으로 대항 

하기 위해서는, 그 충당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행하여 진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야한댜 

2) 전부명령 자체의 무효 항변 

가) 집행권원에 관한 홈결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발생한 재권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금전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 
은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고 채권이 압류될 당시 대항할 수 있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채권아 압류된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고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 
는 압류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476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476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급재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자,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 
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별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701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한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 
다는 전에서 국세환급금재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부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권집행 
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계 이루어전다는 전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 
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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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러한 실제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후4766) 

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채권자의 피진부채권 발생에 관한 청구원인사실 자체에 의하여 피전부채 

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의 압류금지재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 

우가 많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부금 청구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나, 청구원인사 

실 자체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전부금 청구에 대한 권리발생 

장애의 무효사유로서 '피전부채권이 압류금지재권에 해당하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 

증명 하여 야 한다.4767) 

4766) 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공정종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입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문권겐권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중서가 작성된 때에 
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아 없고. 이러한 공정중서에 기초하여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화성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첸건알류 및 전부병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제법상 효력 0L없다. 따라서 계3채무자는 재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1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둘어 할던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잘 "재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안이 상속을 포기하였옵 
예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안에 대하여 삼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 
권의 전부재권자에게의 어전이라는 실제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전요t는다고 할 것이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 
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안왼실정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고 효력이 부정되기으Rl에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O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가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문 
판결정본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아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챈~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 
왼으로서의 챈문옆의의 송달 없이 이루어집一정으로서 풋프라 할 것이다.” 

476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전부병령은 압류재권의 지갑에 같음하여 피전부채권율 재무자 
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겁분명령의」전제가 되는 압류간L쪼혼인 경우 그 
압류에 가한 전부영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하는 의마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갈은 실체법상의 부효풀 둘여3덴R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尹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 속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84조예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노급안의 주장 취지들 명백히 
하여 변제하였다는 노임이 위 법령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합에도 
불구하고 도금인의 주장을 근로기준법에 의할 임금재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판단한 원심판결 
에는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십리미전의 위법아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겹울 파기한 사례 
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는 갑은 법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직접정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현 
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제 lO조 제 1 항}． 이는 자동차 
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석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올 보칭하는 제도를 확립함으 
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아 피해자에 대한 
신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은 피해자를 자료한 의료기관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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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재무자가 채권자 자선 

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재권자와 제3재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476B) 

다) 압류의 경합 

전부명령이 재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재권자 

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병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민사 

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3채무자는 자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4769)4770} 압류·가압류 

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전부명령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제3재무자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채권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논 

주장을 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경우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 

유가 되지 못한댜4771) 

같은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국한 

실체법상익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없다. 

4768)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4769) 압류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달 시롤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그 전부명령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전부재권이 장래의 재권인 경우 그 재권액의 구체적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답 시름 기준으로 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재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부효로 되는지의 여부 
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계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이에 의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재권액이 제3재무자 송달 시보다 
감소함으로써 모든 압류채권자들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괴압류재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재무자로 
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고 채무를 변계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계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협아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4770)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아 소멸되지만, 재권가압류결 
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시서가 셰3채무자에게 송날되 
었을 때 바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계무 
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셰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방법으로 가압류신 
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토 마찬가지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아 제3재부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 
력이 생기고(만사집행법 계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명령의 신청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부관 능은 가압 
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사접행규칙 제213조 재2항, 제 160조 셰 1 
항)， 만약 재3재무자의 주관적 안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뮤집행의 효력아 소멸되기 전에 계3재무자 
에게 송달된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477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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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4772) 채권의 일부에 대한 중복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총 압류 

액이 피압류재권의 재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 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온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총압류 

액에 포함된다.4773)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재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 

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 

재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종 해당 부분 피압류재권이 후행 전부재권자에 

게 이 전될 뿐이 다.4774) 

외견상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선행 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전부채권자는 재항변으로 선행 압류 신 

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행압류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 

477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동일한 재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안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조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온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재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재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재권자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동일한 재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재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재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재권액과 바교하거나 피압류재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477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를 뜻하는 

것이니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573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산고하여야 하고 법원서기관 등은 그 동본을 제3재 
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김 00아 추심금 3,500,000원의 청구소송 중 그 청구액을 금 1,804,389원으로 감축하였다 하여 곧 잔여 
추심할 금 1,695,611원을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아다. 고렇다면 위에서 본 공사금 3,500,000원에 

대한 재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금 1,695,611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할 것이니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원고의 본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소외 김00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 등 금 1,695,611원에 대하여는 실효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 위법이 있다.” 

4774)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재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이 발생하며, 이 점은 피압류재권아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재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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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75)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는 않는다.4776)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4777) 4778) 압류의 경합은 유효한 항변이 

4775) 집행절차에서 제3재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므로, 압류산청 당시 제3재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477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4777) 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 

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재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재권에 기하여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口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들과 사이에 전셰굼 7,500만 원, 7 ,500만 원, 5,400만 원. 
존속기간 모두 1999. 6. 20.까지안 3건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 
었고, 위 회사들은 2000. 6. 29. 소외 은행에 위 3건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재권최고액을 위 각 전세금과 
동일한 액수로 하는 전세권부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편 피고는 위 각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2. 23.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은행은 
2001. 2. 21. 위 저당권에 기하여 전세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소외인은 위 전세권설정 회사들과 정산합의한 전세금을 소외 은행에 변제하고, 2003. 7. 16. 위 각 전세권부 
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전세권설정 회사들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에 대하여令 원심이, 소외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피고의 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 

하기 이전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에 따라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하여 소외 은행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변제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은행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전세권부 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전세권부재권 가압류 결정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앞서 제3채무자안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예. 

O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온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자는 만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결국 재권의 압류 및 전부명:!올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 
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고, 또 민사 
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만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 
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778) 그리고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안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설되는 경우 질권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예탁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 
권의 효력이 미전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 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 
된 금전 중에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칙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亨 비록 질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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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집행권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 

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4779)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재권자의 압류’에 해당하 

지만,478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4781)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압류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 

올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지 아니한다.4782)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477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 

면서 재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 
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철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 
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부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안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동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재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78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바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 
올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재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료전하고 채무자에게 재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 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478 1)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 압류의 법위) 세무서장은 재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478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 

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려온 재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3조는 …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 
올 두고 있지 않댜 다시 발하자면 아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 
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재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재권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재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 국세우선 

의 원칙을 규징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 보험료재권이 일반재권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제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본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려온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 
온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얀 된다.” m 소외안의 피고에 대한 14,500,000원의 임자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소외인에 대한 5,250.740원의 체납세액 상당액을, 의료보험조합이 1.548,100원의 체납의료보험 
료 상당액을 각 압류한 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14,500,000원 대여금채권의 집행려 있는 공정중서정본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이 발하여진 사안에서, 원십아, 압류청구재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 

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14,5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5,250.74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의료보험조합의 

압류는 5,250,740원을 제한 나머지 중 특정한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의 1 ,548,10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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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하지 않은 항변 

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전부재권자와 재무자 사이의 집행재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전 이상 피압 

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4783) 

나) 양도금지 특약부 피전부채권 

피전부채권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 

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84) 제3재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와 사이에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4785) 

만 각 효력이 있으므로, 합계 6,798,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7,701,160원에 대하여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마치지 아니하고,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원고의 전부명령은 그 중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6,798,84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으나, 나머지 7,701,160원 부분에 대하 

여서는 유효하다고 한 예. 

478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뛸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 

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 

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피전부채권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전부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의 채무 

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재권자로서 적법하게 괴전부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권한행사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 1. 43098 판결). 

478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4785)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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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심금 청구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 추심명령의 발령+®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피추심채권의 발생" 사실인데, ®, ®는 소송요건 사설, ®온 청구원인 요건사설이고,4786) 

® 요건에 대한 장애·소멸·저지 사실이 피고인 제3재무자의 항변 사실에 해당한댜 

전부병령이 확정된 때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과는 달리, 추심 

명령은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4787) 재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과 추 

심명령의 확정 사실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이 아니다. 

재권압류·추심명령의 경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명령이 재3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있으나, 경정결정이 당초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4788)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 추 

심금 이행청구 사실"이 추가되나, 이는 통상의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된다.4789) 

478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재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동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47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4788) 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간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 

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 
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댜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예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병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의 결정 그 자제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댜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재부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O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 
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예. 

478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추심명령은 압류재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고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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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성-4790)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경우, 위 ® 요건은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합류조서의 작성’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위 ® 요건은- “제 3채무 

자에 대한 압류 통지(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자하 

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791)의 도달'로 대체된다.4792) 

냐 소송요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올 상실하므로,4793) 추심권 취득을 위한 ‘‘® 추심명령의 발령+® 제3채무자에 대한 송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 
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의 채권압류·추심명령 선청 당시 ‘압 
류·추심할 재권’으로 표시된 기발생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추심금에 대한 아행청구를 
받은 추심심 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브신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 
259213 판결). 

4790)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세무서장은 재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재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재 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세무서장은 제 1항의 재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댜 [전문개정 2011.4.4] 

479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잔싶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뷸관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 
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 
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아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동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의 과칭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79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고 채무를 변재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479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동. 
0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재무자(= ‘불가분재무자 등’)가 있는 금전재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재무 
자 동 중 1 안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재무자 동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재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 
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 
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재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0 채권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종된 권리예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 
료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원심이 압류된 금액과 압류 효력 발생 아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예) .... 이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추심명령이 송달 

된 날에 발생하는 이자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기발생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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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사실온 추심금 청구의 원고적격 요건으로서 소송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 

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794)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더라도, 추 

심재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4795) 추심재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 

소심에서 소취하를 한 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재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 

한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하여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4796) 

집행채무자의 제3재부자에 대한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재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0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온 후 그 집행권원상의 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앞수:l이 거촌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 
귄울 추심한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엎단(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원고가 임차보 
중금반환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무자 소외 1 에 대한 재권을 양도받았을 
분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하여 따로 송계집행문을 부여받 
지는 않은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칙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요巨고. 결국 그 소는 달산자 적격아 
덮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드로 각하되어야 함에도,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예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가·자판하여 

소를 갑한한 사례). 

4794) 0 집행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인첸소송 계속 중에 압류 및 추심뭣랜으로 집행재무자의 원고적격이 상실 
된 경우,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아를 전깊으로 至산하여 
봤하여야 하T. 바목 피고인 재3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적격 상신의 본안전 항변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삼프쇠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2007다60417). 
0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겹; 원심이.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온 인정할 수 있으나틀 소외인은 위 명령의 채무자로서 피고완 
인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므로 소외인에게 한 보충송달은＿분전덮하고, 달리 위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된 점율 인정할 아무런 층거가 없으므로, 위 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음, 추심권능 
의 촌부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름 기각한 데 대하여令 대법원은, 원심이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찰못은 없다고 하였으나, 나아가 정칙권 판단"으로、 ‘위 정본이 제3재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아상,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 
로 직접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그렇다면 여 사건 소는 낭산산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 
된 것으로서 분점뭘하므로 간한되어야 한다.’고 하여. 칙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 
고,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 

479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그 이유로는. 넋脂부자가 제3재무자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계무자률 상대로 재기한 

추십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다고 하여, 젠i잰문자에게 불합리하계 관돈한 이중 용소의 부담을二산운 
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크론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재부자릅 상대로 제기한 추십의 소를 중복된 소제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재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을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재기하도록 하는 것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아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계238 
조, 제249조 재1항과 앞서 본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압류재권자어l계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재가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고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재3채무자물 상내로 
젠긴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아행의 소가 살곡실에 
계속중인 경우에는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진으辻1하브로앞둔샌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재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학 이행의 소에 찰간할: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479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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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의 취하, 추심권의 포기4797)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집행채무자는 당사 

자적격을 회복한다.4798)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4799)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4800} 체납처 

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재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 

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4801}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 

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4802) 

4797) 추심재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 1항)． 이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아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4798) 아러한 사정 역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홈결되거나 그 홈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찰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등으로 집행채무자가 추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게 되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 
결은 파기환송된다{2010다64877(항소심 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산청취하 및 추심포기서 
가 제출한 경우), 2007다63362(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된 경우)}. 

4799) 추심의 소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공동소송참가)）할 권리 
가 있고,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를 공동소송안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 
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만사집행법 제249조@.®). 

480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알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채권자 
量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춧싶을 하는 것아기 때문이다)` 

480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접차가 다른 쪽의 접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었고, 민사집행절차 

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재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올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 
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동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의 추심청구를 거접할 수도 없다.’’ 

480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그 이유로는, "(1) …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손솔물이 재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재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 
결의 기판릭이 서로에게 마친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재249조 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올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올 
첫 변론기일까지 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고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위 규정 역시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선올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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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는 청구원인사실로서 ‘피추심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올 주장·증명하여야 한 

다.4803) 

추심채권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4804) 

랴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추심재권에 관한 주장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소멸 

등의 사유로써 압류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805) 

가) 변제 항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차 
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고, 이러한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재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 
가 계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묘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480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존재’를 '발생'으로 수정함이 옳다. 

4804) 예컨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챈귈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브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재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핼산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숲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는 뷜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台 추심재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동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름 

묻견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재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룰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론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480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cf. 압류재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사유의 예;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한 
경우, 그 압류·추심병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 
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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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채무자에게 추심채권에 대해 변제 

하는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추심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이 

다.4805)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처분금지효가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다.4807) 

제3채무자(도급인)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추심재권자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격전’에 

집행채무자(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충당이 가 

압류결정 송달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정산·충당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 

나, 도급인이 추심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도급인이 추심채권자에게 그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댜480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 입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 

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 

480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걸 

480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늪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아에 
서로 동일성아 인정되고, 간알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구냐]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아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오로써 당초부터 본집앨으] 였었던 것과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십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아전한다는 취자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누 이 사건 가압류결정아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어어서, 피고가 아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온 뒤 계3재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릅 변제한 이상 이룰 가압류 겸 압류무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주 없으므로e 피고 
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4808) 대법원 2016달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원심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선급금 저급조건을 위반하는 동의 사유로 수급안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뷜도 
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 
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두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 다음. 추심재 
권자 원고의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피고예계 송달되기 전에 피고와 소외 회사 간 공사계약상 선급급 지급약정 등 선급금 반환재권 
성립의 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T 피고는 공사대금 마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었 
다는 점을 권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 
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만사집행법 제296조 계 1항. 재227조 제3항)． 그 효력 
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사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름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릅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수장할 수 없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싶귤귤온 구제적안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공사대급이다. 피고가이 사건 가압류결정을송달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선금금음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아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가 소외 회서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으 
로서, 가압류된 채권온 ‘공사대급재권'아고 선급급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亨 결국 피고는 소외 회사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훈 소외 회사에 섭료1공사대금을 지급한 
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안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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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브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변제하 

는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에 

해당한다.4809) 

하지만 제3채무자가 (가)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추심재권을 

소멸시킨 것은 유효한 항변이고,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는 그 효력이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4810) 정당한 다른 추심권자에게 추심재무를 변제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변재시점이 원고인 추심재권자의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이 

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이 된다.4811)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 

재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올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 

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용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재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 

될 수도 있다.4812) 

4809)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3항은 

같은 조 제 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안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걸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 
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재로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 
환女 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 

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아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층금을 

우선변제받을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그 양수인아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논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입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810) 압류가 경합된 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문혼이므로 제3재무자로서는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압류경합사유로 
항변을 할 수 있었고 고 뒤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룰 태만히 하여 자백간주로 판걸이 
선고되게 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로 채권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추싣명령을 얻어 추심청구에 이른 자에 대하여 항변으 
로 삼을 수 없다(71다194 1). 

481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등. 제3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고 효력은 
모든 재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재권을 경합된 압류재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절)．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재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은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 
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48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재만을 이유로 집행공탁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227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그 피압류·추심재권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변제 여 

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심재권자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추심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4813)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 

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내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4814) 

제 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올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료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병링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만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병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재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병링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 
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481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왜냐하면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아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아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481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고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선용장 
거래는직접적 상품의 거래가아니라서류에 의한거래로서 원칙적으로수입업자와수출업자사이의 원인관계 
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아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 
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아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아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재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 
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는 유효기간이 지냐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재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 
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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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수 있다.4815) 

나) 공탁 항변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 1항, 제3항에 따라,4816) 제3재부자가 현실적으로 공 

탁4817)을 한 때에, 제3채부자는 재부4818)를 면한다.4819)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3항 소정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재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481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 다270494 판결 피고가 지역주택조합과 촌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단료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김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j살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시인에서 위와 같은 조합가입계약의 지급방법 약정예 의하여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올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분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돈룹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소함의 분담금 직접 지급 
겅군에 대하여 이를 건절할 수 있고 조합의 조합원엔 대한 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노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예 

4816) 민사집행법 계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 제3재부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었댜 ® 금전재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 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도는 가압류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4817)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짚연율,.－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재 
권액은 집행공탁에,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15. 선.i!. 2006다74693 판결), 

4818)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재무자의 공탁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도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혀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재권에 대해서만＿발생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4819) 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재무자가 공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바로소 제3재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알릎 
젖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마치므로 앞문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도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텁일 청구를 함 수 없게 된다.” • ., 甲의 乙에 대한 임금재권에 관하여 丙과 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乙과의 조정에 의하여 丙아 먼저 乙에게서 주심한 이상 丁은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및 추섬명령 
에 가하여 재차 乙예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乙이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丙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봄 찾아볼 수 없고, 丙과 乙 사이에 콩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될 것만으로 乙이 그 재무를 면한다고 할 수 덮단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O 대법원 2019. l. 31. 선.i!. 2015다26009 판결; “급집센권에 대한 가압류릅 웜잎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91조 재248조 제 1항에 따라 굴만을 하면 공탁에 따론 재무변재 효과로 당초의 괴압류채권인 채무자의 
학재무자에 대한 급전재권은 손멸하고, 대산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독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정구재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재부자의 공탁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출한다(민사집행법 세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알릎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아전 
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만사집행법 제291 조, 제248조 재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재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측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里하고, 그 부분 공단급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예시만 출급이 이루어실 수 있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자면 피압류재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룬~채 
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재권자의 지위로 절판된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 
조, 제 248소 제 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세248소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급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룹 원안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재두 
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주-심명령을 받은 재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예 
따라 만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론 집행공탁으로 바뀌는〈경운에는 더 이상 추심권농아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 
을 수령할 권리, 측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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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이로써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공탁 

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4820)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전부금 청구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법정해제. 합의해제, 해지 등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추심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라) 소멸시효 항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 

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4821)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4822) 

482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 
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동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계3재무자익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재무자의 실체 
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재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 
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 
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법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국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앞절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재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재부자가 준잘: 
일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m 추심채권자 甲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계 된 제3채무자 乙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丙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丙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 
를 받은 사안에서,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계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아라고 할 수 없으므로, 

丙 둠 다른 추심재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乙온 공탁청구한 채권자 
甲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甲은 ‘乙이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 

올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乙올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乙올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한 예. 

4821) 추심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덮을 받아 그 결정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따라서 추심재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추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추심재권자가 소장에서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로 "@ 추심명령의 발령 +® 제3재무자에 대한 송달"올 이미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자체로 유효하지 못하다. 

482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문찬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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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계 항변 

제3재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 

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추심채권자나 채무자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재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는 경우, 그 자동재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댜4823)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 

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4824)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제3재무자가, 추심명령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추심권한울 다투는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이 된다* 

추심권농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재권자에게도 미친다. ••• 재무자가 제3 
재부자를 상대로 제가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 
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예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잰분찬가 제기한 
재판상 첩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십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823)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진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재3채무자는 재권이 가압류되가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 
채권자에게 내항할 수 있으므로 잰3채무자의 맡륜젠투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둘신의 
행의 관계에 있논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재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재권안 
빨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 
계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밥생의 기초가 되는 원언은 수동채권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 립하여 
굳재寄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설지급을 급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날. m 부동산 대수인의 매매잔대급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동 
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거한 강제경대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 
채권액과 집행바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재로 인한 구상재부를 부담하게 되고, 
그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안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안 의미 
가 있어 서로 동시아행관계에 있오므로, 매수연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재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아하는 압류 및 추삼명 령을 받은 채권자에제 가압류 아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82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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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추심채권자의 피추심채권 발생에 관한 청구원인사실 자체에 의하여 피추심재 

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 

우가 많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추심금 청구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나, 청구원인사 

실 자체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추심금 청구에 대한 권리발생 

장애의 무효사유로서 ‘피추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올 항변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댜4825) 판례 중에는,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에서,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 

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片끈 채권지-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를 ‘압류금지재권’ 전반의 일반론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4826) 

4825) 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재권에 해당하 
는 노임인지 여부는 피고(재3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추심채권자)가 (발주처가 피고와 추심 
채무자로부터 하도금직불동의서를 받아 추심채무자 및 그 하수급업체에 노무비로 직접 지급한) 627,000,000 
원에는 임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급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627,000,000원이 절왠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 
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온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접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모혼 
라고 할 것이댜“ 터 원고(국)의 피고 홍콩지접예 대한 예금재권의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예. O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정중서에 기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어선 보험급여청구권을 압류·추심한 원고의 추심명령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법 제5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예(2008다73311) ... 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 권한 소멸에 따른 자녀의 
천권자에 대한 금원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482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 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온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괴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접,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첸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 
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챈귄잔가 이를 쥴옆하여야 한다.” 口 ‘피압류채권의 촌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존재’를 ‘발생'으로 수정합이 옳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죽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재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m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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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채권에 관한 주장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온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 

심의 소에서 제3재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4827)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다.4828) 

3. 청구이의의 소 

가.요건사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4829)(‘제 1심 판결법원’4830)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의 청구원 

인 요건사실은 ®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존제 사실(소송요건), ®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이 의이유의 존재(＝ 집행권원에 

표시된4831) 청구권의 소멸 저지)’ 사실이다.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j에 따른 최저 

생계비 제 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동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 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동으로 한다. 다만, 법 제 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82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482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가집행선고부 제 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재권자가 제3재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 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 
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재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불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안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 
참조).” 

4829) 민사집행법 재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재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게上셜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블 제기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이의는 고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준잘하여야 한댜 

483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여기서 계 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죽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법 제45조 본문에 의해 준용)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댜 

483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53조 
제 1 항), 이와 같은 집행바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아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 
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재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아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91다41620). 



VI ,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233 

는,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생긴,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이유 

가 이에 해당하고(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앞서 본 ‘물권-말소동기청구-기판력 저촉의 항변-기판력의 

시적 범위' 부분 참조),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4832) 지급명령 ,4833) 이행권고결정 ,4834) 개인회생채 

권자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4835)과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이유가 된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이유’의 주장·증명책임을 지고,4836) 이의이유가 여러 가 

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I) 확정된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미확정 또는 

4832)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댜 

483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아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 
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아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재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 
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준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 
소송법분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83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 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냐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재5조의8 재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 

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835)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긴잰.한 경우 고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드일한 효력을 가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 

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안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모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이는 
개안회생체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 
젓잰관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아의의 소가 그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 
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그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아다. 아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 
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가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분만 아니라 개안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83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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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지급명령4837) 등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4838)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 

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 

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839) 

4837) @ 지급명령의 확정과 실효 
O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싶짚포: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산짤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온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지급명령이 
상속안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 

령이 상속안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 
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눔 그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동과 같은 소송줍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만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2012다70012). 9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선청이 있은 때에 
실되는 것이지 이의선청기간을 경과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효된다고 불 수 없다. 독촉법원으로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단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일 뿐이고, 본안법워온 실질 심리 
를 동하여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판정합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22. 6. 16.자 2020마1490 결정). O 지급명 
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아의신청을 철회하여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하는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 
의 대표자·대리인과 상대방의 통모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배임행위 등이 있는 때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고, 설령 이의선청을 취하한 후 아칙 이의신청기 
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2011마1980). 

4838) 0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乙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줄답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으모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됐음 

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간한한 사례(2012다70012). 8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문서의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음에도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간한한 사례(2015다201510). 9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예(2017다228441). 0 ‘부동산 담보 
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질자를 짚전하려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 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분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예(2002다43684). 

4839) 대법원 2008. 2. L 선고 2005다23889 판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앞두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 

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냐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아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재 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아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집 

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 
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재 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룰 다룰 수 있다)." ? 원심이, ‘피고는 이행 

권고결정의 확정 후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심공동피고에게 양도하여 재권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심공동피고 
는 승계집행문까지 부여받았으므로. 피고가 집행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쁘묘한 
데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간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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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의 미종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4840) 

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판례에 나타난 청구이의 사유 ‘긍정례로는, ® 부집행 합의 ,4841) @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전 일부이행올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 

이 발생한 경우,4842) ® 가집행이 붙은 제 1심 판결 선고 후에 지연손해금 확대와 강제집행 

을 면하기 위하여 한 잠정적 변제,4843) G)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인 채권으로 

변론종결 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4844) ®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 판결의 사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 사유,4845) @ 

4840) 0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아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강계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십리하여 이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며,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본안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예(2013다82043). 
0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환짚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병의변경 절차의 
아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온 이로써 왔론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숫다.’고 한 예(95다37568). 

484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484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48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가집행이 붙은 제 1십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재기하여 제 1심에서 인용된 급액에 대하여 다두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 1심 판결이 안용한 금액 
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 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 
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급원을 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아 제 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십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재권 소멸의 효과 

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한 예. 

484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484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 
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십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칙 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 —•­

룰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정년퇴칙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주문에 ——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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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 

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 

우,4846) (J)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4847) @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과 그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4848) ® 

전소에서 주장이 누락된 책임 제한 사유(한정승인, 파산 면책),4849) ®) 원고의 반대재무 이행 

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하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고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2다5134 1). 

484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4847) 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둥 ••• 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합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 
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 

춥하여야 할 것이댜" 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아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下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동의 부과처분이 중재판정이 성립된 이후에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취소 처분에 의하여 대폭 감액되고 확정된 것이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예. 

484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 

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동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저급하도록 
명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재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제적 작위의무를 아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동의 집행력 자체를 배재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동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 
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재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 
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 
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재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 
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간접강재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 
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 

의 소에서 채무자는 간접강재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아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849) 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재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세한 

할 뷰이댜 특히 채권자가 괴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재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 

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동장하지 아니 
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재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E 

위 한정승안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재무자의 파산재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촌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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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전 

소 확정판결 후의 ‘이행제공 중지 ’4850) 등이 였다. 

청구이의 사유 ‘부정례로는, ®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4851) @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4852)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재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4853) 등이 있다. 

‘한정승인’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나, 전소 변론종결 이전의 

‘상속포기(그 심판의 고지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단된다.4854)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정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의 소재는 피고에게,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원고에게 있댜4855)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아 

가 가진 재산上합도로 한정된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므로 개인채무자 
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 파산재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재무의존주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안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법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 

인 심판대상으로 동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 
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류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안재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첩구이의의 속를 제기할 수 있다.” 

485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485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촌재하였다면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예. 

4852)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 
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 
로 내세울 수 없댜" 

485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재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우]셀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깊접 
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사가 그 조건의 성취를 
줄하여야 집행문율：맡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질문분이의二츠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고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들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재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창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485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485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고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 
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아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계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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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댜 

집행증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 

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올 

구항 수 있다.485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거나,4857) 집행증서상 청구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나 그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4858)도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마.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확정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는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재권으로 확정 

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로 삼을 수 없다.4859)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본배의 원칙에 따리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 
윈에서 윈프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뺀곤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올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월곡에게 그 사실을 줄뿔할 첸잎이 있다 .•• 
둘그 원고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므로 그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 

로 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온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데 대하여,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 

게 있다고 한 원십 판단은 절묘하다고 판시. 

485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4857)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집행중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아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아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아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중서 
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중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댜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댜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 

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조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485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집행증서상 청구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데 그 청구권에 

기한이 있으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준잘은, 집행중서상 기한이 없는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윈의한다. 따라서 곱젖 
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윈덮둘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 
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분할납부 
핼에 의한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 
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485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5544, 45551 판결;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재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고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튀에 고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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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이의의 소 

가.요건사실 

만사집행법 제48조4860) 소정의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사실은, ® (소의 이익) 집행 

권원에 기초하여 구체적안 집행행위가 개시, 진행 중인 사실', ® (원고적격)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재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제3자’가4861) ®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전 

사실’이댜 

판례는, 위 ®, ®의 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그 홈결 시 각하사유로, 위 ®의 요건은 
본안의 요건으로서 그 홈결 시 기각사유로4B62) 보고 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부동산, 동산분만 아니라, 금전채권,4863) 등기청구권4864) 등 모든 재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논다고는 하더라 
도 채권자는 파산전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壘아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 
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노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점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는 파산채권지들- 사이예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분이고 배당과 관련해서 
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렇다면 파산전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 
라도 그 때문에 재권표에 기재된 재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재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860)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지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아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다(2008다36022). 

4861) 0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 
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겐효산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그 집행문예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떠 원고가 선행 확정판결(집행권 
원)의 피고와 동일성아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집행 채무자가 원고로 표시된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집행문부여 
예 대한 이의선청 등에 의하여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집행의 채무자이고,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O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보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486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원고는 ... 양노담보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아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한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 
의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4863) 0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온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동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재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재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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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강제집행의 존속’(작권조사사항) 

세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맹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보는 인도를 저 

지하는 권리를 가진 계 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예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사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 

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865)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제기된 제 3자이의의 소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댜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그디코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석으로 귀속하는 것이여서,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조합권 중 1 인 
이 업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바율에 따른 군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첸칸안가 그 조함원2昭·안읍 집행채무자로 하여 至할왼」』릿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吐芸二주할입으로서는 
보촌행위로서 제3자이의완 소를 재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냐고 할 것이다.守 

O 대법원 2015. 10. 2. 선고 2012다21560 판결: “만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꿔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재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임에,，대안그먼托E립영아 있어야 합 것아므로. 조합원 중 1 안만을 가압 
류재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五 口 원십이, 원고와 甲 사이의 동업조 

합의 채권자를 대위함 피고가 가압류채무자통 In으로 하여 조합재권을 가압류하였으나,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개입적 책임에 가하여 조합원 각자들· 상대로 아행의 소를 재기할 수 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급 할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는 조합재권갑 보전 하거 위한 가압루로서 적법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3자이의의 소를 7: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온, ＇조합원 중 1안인 甲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학 가압류명령으로써 
서V~"g~ 

甲의 갠임재산이 아니라 조합재산인 재권을 가압류한 수는 없단.，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려L 
486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제3자이의의 소논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보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누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아 있온 경우에 집행재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전정한 등가성구권의 귀속자로서 자귬굽〕戶:「청구쿼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안마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재권지에 대하여 계}자이의의 소를 제거할 수 었다’ 

486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특금전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전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재두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서나 즉시항고가 재기되어 그 
핫고기각 도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재권에 관하여 변재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갚견內]－쳉전선 
킹포하는 것인바 가사 핀짚분계권이；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마더라도 ... 집행_재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 

한?［닌하나. 결제집쟁절찬는 피전부재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환정으로 종묘하는 것 
이고, 단지 전부재권자는 집행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손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재집행율홋t 수 있을一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전]3즈1:.안의의 소논 그 소가 채권압류 및 선부명령이一확정된 뒤에 제기되었거나 그 소의 새기 
이훈:＇젠권압류 및 전부영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전부채권의 촌견L여부土士;그기속 주제에 관한王"다붐인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어 소의 이익아요t~L분적법하다.” - [동일 취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있으 
나 배당선자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대절처에 
서 집행관아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내상물에 대하여 

권리물 주장할 수 있오므로. 멘간접간간5쥰르되었다고 하더라도 밴앞길사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재3자0!의의 
소는 여전히 손의 °1 악이 있다고 한 예(96다4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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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나 인도를 막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 

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486q)이어야 

한다.4867)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부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 

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486S) 

4866) 0 계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 
겐(예컨대.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에 의거하여 십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율 구할 챈귄젼 
重(예컨대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들 막을 이익이 있으 
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2002다16576). 이에 반하여 집행복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케브준하는 경우에는 계3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매매, 중여, 임대차계약 동에 기하여 채무자 
에 대하여 인도 이전동기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러한 채권적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 
로 계3자이의의 소를 제거할 수 없댜 @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는 권리 취독과 집행의 선후예 의하여 
麟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사예 이미 촌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面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계기할 수 있다{96다14470: 부동산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아 
분명한 이상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집행 후 본십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재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재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예). 龜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면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고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 1항에 정한 목적물의 안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룰 가진다{2009다1894). 

4867) 따라서 • 유효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닥자는 신탁 
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며 
(2007다7409), 9 갑(=집행채부자) 소유의 부동산이 갑에서 올로, 을에서 병(=원고)으로 순차로 메도되었는데 
갑의 채권자(＝피고)가 부동산 강재경매를 신청하여 그 기입동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강제집 
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논 인용될 수 없다(79다 1223). 

4868) 그 이유는:, 말목적물에 대한 재무자의 점유룽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 
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 
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내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접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 
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계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고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성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참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 
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아다(2000다33010: 금형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 
여 원고가 소유자로서 제3자이의를 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위 가처분집행 당시예 급형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워고가 금형에 대하여 직접점유불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부품임가공 
위탁계약이라는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금형을 소외인에게 점유하게 한 것이라면 원고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 
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간접점유자라면 소외인에 대한 위 가처분의 집행만으로 금형에 대한 원고의 소유 
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에 대한 권리가 저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이의의 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십아 원고가 금형에 대한 직접점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가처분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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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이의의 소 

가. 의의 및 요건사실 

배당이의의 소4869)의 청구원인 사실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사실'+® 

피고 배당순위의 오류 또는 피고 배당채권의 무효·소멸 사실' +® (재권자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배당수령권의 발생원인 사실’4870)이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4871) 

4869) 민사집행법 재 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T 기일에 출석한 재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도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아의할 수 있다. ® 재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 149조제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 기일예 출석한 첸귄작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론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재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계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집행력 있는 짚껫궐원의 정본을 가지 
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왼한 첸문진:와 다른 채권자에 대학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재기하여야 한다 계 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밴덮쩐 
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재권자와 고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석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점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론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쓰 
O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벤당표의 변질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장설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벤담이란 원래 집행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총 배당요구액보다 배당할 금액이 적어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 
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범릅아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집행법 
상의 절차를 의미한다(2003다29456). e 배당이의소송의 청군취전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 처분권 
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산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 중 분입할 
덮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99다70983). 0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밴답이의의 
손룰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관절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 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급 배당표몰 다시 만들도록 했을 분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다지 채권자를 상대로 
합스는 여전히 귄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 다287171 판결). 

487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겨怪본上는 쟌긴왼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얀에서만 다른 채권자 
불 상대로 그의 재권 또는 고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인왼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 151조 저i 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아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중명히는드 것만으로 총분 
하지 아니하고 윌곡 자신아 피고에게 배당된」국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 151조 제1항)， 재무자나 소유 
잔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숲속하면 집행범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뺀달인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불모]하여서도 
배당표를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 161조 계2항 제2호), 재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베당연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안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인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근 츈붑하댜" -- 원고인 채부자나 소유자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거한 경우 
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료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수 윌프 
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권리까지 포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젭｝사가 채무자나 소유자로 
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논 동안얘 소송목적안 권리 
또는 의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쇼겐한 경우어l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 
285288 판결;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올 갖추지 못하여 분견벌하다고 판단한 예). 

4871) 민사집행법 계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 제 154조재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안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 
가 이를 관할한댜 ®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롤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 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저 아니한댜 계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 0 배당이의의 소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인윤는, 배당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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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명책입의 분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었고, 원고가 그 채 

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 

고에게 그 장애 도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4872} 

댜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1) 원 고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 

할 수 있다.4873)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댜4874}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법위,4875} 배당순위에 대한 

가 진행되는 집행법원어 속한 지방법원에서 배당아의의 소몰 일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할 집중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배당액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가 발생 
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아가 민사집행 
법 제 156조 제2항이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단독판 
사의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도 함께 관할한다고 정한 것은, 동일한 배당사건을 둘러싼 배당이의의 소를 여러 
다른법원에서 신판하게 되면상호간에 모순·저촉되는결과가발생할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부가 단독관사의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도 함께 관할하게 한 것아다. O 파산관재인어 부인권 
올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밴탑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재396조 재.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핵법 제156소 제 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어 속한 지방법워에 전속관할어 있다 
{대법원 202 1. 2. 16.자 2019마6102 결정). 

487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487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i 병의의2普H王 

듈와 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동가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丙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토을 원안으로 
근저당권자를 工으로 하는 ＂근전담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丁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입의경매개시결정 
과 乙 동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乙 등과 丁핼셴匠t을 받았는 
데 乙 동이 丁올 삼대로 근저당권등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이의의 소룰 제기하자, 丁이 
근저당권 동 양도의 유·두효는 丙의 채권자들만 이해관계가 있고 乙 동온 이해관계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준잘한 사안에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준잡합 수 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계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재.3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배당채권자인 乙 등은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의5문혼들 주장하여 그에 기합 체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87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원고는 배당요구재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식 
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당이익 사유로 내세울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어 피고를 삼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재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괴7주장음 할 수 있다.” 

4875) @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가부 및 그 시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담보권 실행올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정채권자가 경메신청서 
에 피담보채권의 임부만을정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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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가압류재권액의 일부 변제 소멸.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도 이의시유-로 주장할 수 있다.4876) 

집행권원 없이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 

해당 여부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다.4877) 

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정재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급액을 확장하 
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 
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 
로 헌욤된댜 도한 산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재권을 확정액으론 
브산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재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획장하는 것은 허용된댜" 

4876) 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민사집행법 제 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재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그의 재권 또는 그 재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었다"’고 균절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었어서 핀프왼 재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란독 배당의 기초가 된 재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재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 
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벤덮엔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 
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 

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재권잔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손멸하여 그 잔존 
재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宅를 업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재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을 기준으로 안분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재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아들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잔존 재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예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재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아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재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었다. 나아가 배당아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걸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 
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언손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 
할 수 있댜- O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재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 1심판결 

이 할손실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판정되었다면 재권자는 배당받을―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 1심판 
결의 취소는 배당아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현 

4877) 0 대법원 202 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강제집행에 필요한 바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 1 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인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재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댜 …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바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본듭거채권자를 위해 제당한 공익비용이 
어야 한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 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 
사집행법 제275조)， 모듈살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워한 겅팬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동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아 경매점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름 다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워해 지출한 바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패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질자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철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2순 
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아의를 재기한 후 
피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재가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상속대위동기비용을 집행비 
용으로 보아펜당할 금액에서 공계한 것은 탄당하다고 한 예, 쓴 [집행비용 부정례] O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재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안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분듄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킹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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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 고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 

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고,4878) 원고가 배당이의 한 금원이 피고의 다른 재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댜4879)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동기된 근저당권자는 재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촌재를 주장할 

수 있다4880) 

랴 당사자적격(직권조사사항) 

1) 원고적격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그 소를 재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 

배척한 예(2010다79565). 8 매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 지출한 
바용과 취득세 등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경매몰 신청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굽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O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 고 십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안하여 고 목적 
올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고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 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몰 수는 없다. 고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 
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만사소송법 제 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고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었고, 법원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아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고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878)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피고가 원고 채궈올 다투는 것은 채무자를 대위한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독자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와 재무자 간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지지 
않는다). 

487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앞돈하였다가 그 재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재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재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악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곱 
받온 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07818 판결). 

4880)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선청기입등기 이전 
엔등가되어 있는 근저당구」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산에 그 근저당권자는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 
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고 순윈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목 그와 같은 근저 

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고 재권산고서에 기제한 피담보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재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재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고 근저 
당권의 피담보재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고 다른 재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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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사자적격의 흠결 여부는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살펴보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베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 

진술한 재권자’4881)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 위한 경매에서 경 

'소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는磁 위 '재무자’에 포합된다뿌82) 

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재권자’에 대하여는 패당이 

의의 소’를, 집행력 였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정구이의의 

제기하여야 하지만, 재무자가 아니라 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재권자가 배당이 

베당이의 사유로 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효가 완성되었다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883) 

종기까지 경대신청을 

수 있는 재권자(만사집행법 재 148조 제1, 3. 4호: 배당요 

섯 경대개시결정등기 선에 등기된 가압류재권자.48B4) 저당권〈전 

4881) 민사집행법 재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계 147조제 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L 배당요구의 좀기까지 경메신정을 한 압류채권자 2 ` _ 

릅 한 재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집에 등기된 가압류첸권잔 4令 저당권‘전세권, 그 
으로서 섯 경매개시절정등가전에 등기니였부 매각으보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사 

노 

4882} 레타요］ T` ,, 1 ,, ,, 1 서갑 ，，nT"rL기Q C ，，QQ 따겨 - m 레버의 기/"I I 도 /, 12 서?, ,^결 '러? 

후 

저물료서 

배당표에 대한 실재상의 
아의를 산청하였다고 하더 

전임단단(2001다63155). 

절차의 어해관계 
한아 없으며 따라서 

한이의신청에불과하고 

488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34102 판결[민사집행법 제 151조 제3항온 “기일에 출석한 재권자는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압에서는 다론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재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있댜”라고 규정하여 재무자의 배당이의와 변돈로 채권자가 독자식으로 배당표에 이왼합 수 있도록 규정 
있고, 제 154조는 제 1항에서 집행려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재권자(가압류재권자륭 제외한다) 
에 대하여 어의한 채무자와 다론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할 재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에서 정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선 재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l 

4884)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재권자의 피보전재권액에 한하여 
앤아 가압류재권자에_t:Jj_한 베당액의 산성기춘오로 된다令 배당법원이 
공탁한 후 본안 확정판결 등의 제출로 배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논 엄격하 일치합을 요하지 않고. 청구기조의 동일성이 일정되는 한 
가 가압류의 피보선재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안정되는 

권리와 

보°}0「 
권으료마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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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4885)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올 

가진 채권자)외는근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 1항.4886) 제 148조 제2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4887)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재청구권 

이 있는 채권자4888))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4889)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를 제출하였으냐, 그 피보전재권 증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 
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촌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재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95다22788; 공사대금 원금재권에 대하여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 

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예). 

4885) 0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강제경매 등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재권신고’를 한 경우 
에 배당요구 없이도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가동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계 148조 겐生혼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둡깊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 
263901 판결). 

4886)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뮌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o 
98다12379;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동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린,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젼텁~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록 실제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룰 법률상 원안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댜" O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재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 
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도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 
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듈월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 
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4887) 0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재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 
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므로,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되 
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2003다27696). 0 대법원 2021. 4. 9`자 
2020마7695 결정; "부동꾹bI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둘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소다.“ 

4888) 0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근로기준법 둥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 
쟌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뺀올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아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 
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칙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재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칙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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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4890)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4891) 

(원고적격 긍정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재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4892) 의사무능력자가 설정하여 준 

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 
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증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칙금 지급사유가 

꼬하여야 한다." -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99마5143). 판겼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2018다300586).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민법 제367조는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그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 

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급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독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 제3취독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핥단(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8 98다1237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재청구권이 안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 

4889) 배당요구는 챈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만사집행규칙 
제48조 제 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을 붙여야 한다(제2항).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칙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예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입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룰 본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4890) 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선청한 채권자냐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팬답욘 
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 
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 

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배당이의 소송에서 질햄 
력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대법 

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O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아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그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또는 종전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동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임에 

도 그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재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아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재를 받을 

수 있다.＂ 티 원심이,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 양도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가 때문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 어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489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489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아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아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고의 채권이 촌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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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등온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댜4893) 

(부정례)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 

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혀 

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 

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4894)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4895)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489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 
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 의서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온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 
의 취득을 다톨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짚판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싶롤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대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선의칙 
윈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올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재기할 수는 없게 될 것이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 
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89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재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대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집되었다고 볼 것아지만, 위 기일입찰조서나 경매사전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느 소송형태가 허용되는 

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차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급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89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죽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재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 
행법 제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 
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계기할 수는 없다.” 럽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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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적격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지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4896)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소 제 1항4897〉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재권자는 공탁주심 신고 시까지4898) 법원4899}에 배당 

요구4900)를 할 수 있다. 

489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베당맡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아 아닌 선정당사자만어 이러 
균국공:}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아의의 상대방이 된댜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 
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여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모로, 선성자들아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섭깊度 
샨찬가 밴뒷표에 대한 이의의 삼대방이 된 첸권작로서 배당이익의 소의 괴고적으l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 
나 다론 재권자는 선정당사지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사자가 배당받는 것우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4897) 민사집행법 계247조(배당요구) :1 만법·상법. 그 밖의 법율에 의하여 우선변제짚군권이 있는 채권자와질뻥젼 
있는 정본을 가진 챈:건잔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L 재3채무자가 세248조계4 
항에 따른 공탁의 선고룰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예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여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예 재출한 때 

489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만사집행법 제247조 셰 1항 제 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동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론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 
지로 재한하고 있는 인호려근, 재3채무자가 채부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여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_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아다. 이러합 배당요구 시한의 선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됭 배당철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저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재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꿉 

489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女서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마 제3자가 압류한 다움 
저당권자가 민사십행법 제247조 계 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행〉}하려 할 경우 베당 
요구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댜" 

4900) 0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제3채무자의 집행골단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렛이 밸덮되었더라도, 제3재부자의 집행공탁 훗에야 그에게 숲탈 
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혼려이 생기지 
와한다 다만 다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어 겐3채부자의 집행공탁 훈에야 젠꾼센 
무자애게 송달되었더라도 공락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긴잰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칼긴 
입 콩락사유신고二안깐진 이와 갑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어 
있거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온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론 재권자 
의 산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작의 공락사유신고인훈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아다." -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위와 같온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우라면 배당요 
구의 효력어 인정될 수 없다 아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87502). 
O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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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도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재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901)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온 부적 법하다.4902) 

마.제소기간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해야 한다4903)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재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 
헬음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재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판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J 목적물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 
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브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신 면사십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한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계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휴를 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 
였다 하더라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베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 
귄인예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구할수 있댜. －첸납처분에 익한 압류재권잔가공락사유신고 시나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재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 
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4901) 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재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재받을 재권자 
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어의의 소라는 단임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급에서 지급 또는 변재받을 권리가 있음에토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 
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론 재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아의의 소를 계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급에서 적법하게 변재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재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증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난꿉순 결짚하여 이룰 자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댜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 
자익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아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一배당표의 경정이 허용 
된다.“ 

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금전재권의 일부만아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 
한 경우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급전재권액은 집행공탁에,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법 계247조 제 1항에 의한 배당가입 
산묘혼는 베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셰공탁에 해닦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3재무자의 공탁사유선고에 의한 배당가입자단효가 발생할 연전 
간기 때문에 재3재부자의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아전에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반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인 경우, 추심재권자가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변재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재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l없 
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계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변제공탁 해당 부분으로 
부터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는 배당아의의 소 원고적격이 있다틀’고 한 예` 

4902) 대법윈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490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민사집행법 계 154조 … 재3항은늘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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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배당절차의 재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올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4904)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나 배당이의의 소 둘 다 부적법하나,4905)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된다.4906)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4907) 

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 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재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 계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재264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냐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를 법원에 재출한 때를 긴로으로 판단해야 한다.” 

4904) 민사집행법 재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챈문 
잔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챈문장가 인왼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촌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재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90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고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 1항)， 재무자는 상소로써 재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고 판결의 집행력을 배재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아 아니다.” 
f 부적법 각하. 

490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가집행선고는 고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퇴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 1심판결이 항소심 
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 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촌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 

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 
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 
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90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 
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두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재권의 촌부 및 범위분만 아니라 그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아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아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댜 ... 재두자로서는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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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판력, 부당이득반환 청구와의 관계 

® 배당이의의 전소와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후소,4908) @ 원고 채권 존부 

확인의 전소와 배당이의의 후소4909)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 

소에 미친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므로, 배당이의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4910)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4911)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4912)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49i 3)를 상대 

의의 소에서 고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계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촌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였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4908) 99다350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심체적 
배당수령권의 촌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고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계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촌부가 
부당아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 
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 
올 할 수 없댜" 

4909) 2010다42259;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촌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 
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491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491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반르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함요건을 갖추 
전풍:한 앞숫잎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산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동기 전에 드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앞드 
잎이 민사집행법 제 148조 계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첸문잔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912) 여기에는,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아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 153조 계 1 항), ®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 1회 변론기인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폭한한다.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재권자가 배당이의의 소계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계 
155조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고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계 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나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 
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환일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4913)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짙권잔 
예계 배당금이 칙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불 때 배당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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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4914)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 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재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4915)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재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재권자 

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재권자는 위 재권자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4916) 

아. 취하간주 특칙의 요건 

이익한 사람이 배당이의익 소익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 158조)． 쓸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 

고,4917) 따라서 배당이의익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 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4918) 

여 법률상 원인 없이 아독을 얻을스上랍은 피담보재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가하여 밴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판長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조과하여 실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집권자에 대한 피담보재무가 소멸하는 이악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4914)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2l는 채권자 

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작가 그 몫을 뺀달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재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재권자를 상대 
교모답이독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댜 아러한 법리의 주된5左1는 배당설차에 참가한 채권자 
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재권자에게 그 아득을 보유 

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들보.l:.무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설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정구를 려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재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토는 실무상》上계로 
인한 분제, 민사집행법 제 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 
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491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재권::L登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밴닷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 
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댜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견법한 배다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싶-·원인아 없는 것이라고 합 수 없댜“ 句 부당이득반환청구롱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아라고 한 예. 

4916)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애답인의소숲은 대립하는 당사자안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저나지 않으며, 그 판결의 효려온 오칙 소송당사자 
인 채권자둘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도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아닌 다룬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릉 
할 수 있다.” 

4917)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491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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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가. 집행문부여의 소 

민사집행법 제33조4919)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 

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 

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 

취 '4920)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4921}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 

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922) 일부 인용의 경우, 강제집 

행 할 수 있는 법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한다.4923) 

4919)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 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집행문부여) 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촌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층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재출 
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계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재31조(승계집행문) ®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4920)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부대체적 작위재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고 수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방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획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블-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섭강재설정을 집행하는 데에 만사집행법 제30 
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쥴멸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句 피고 회사에게 '원고(노조)의 2016. 12. 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온 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올 명하는 가처분 결정은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층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간접강재결정에 해당하고, 그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의 소로써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심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분겹법하고 
이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재핀에 대하여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헌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492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중첩적 채무안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고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재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온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웡으냐 재무자의 채무를 소면시켜 당사자인 재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만 
사집행법 제31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922) 대법우g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선행판결에 
표서된 피승계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브로 워-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에 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반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예)» 

4923)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숭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손재가 인정되는 
깊운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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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창은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요건에 홈 

결4924)이 있음에도 집행문부여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 부여한 경우에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기타의 시정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이다.4925) 따라서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이 이를 조사·판 

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4926)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927)는 ®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음을 재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 

문을 내어 준 경우(제30조 제2항)와 ®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 
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제31조 

제 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안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 1심 판결법원(직분관할 전속관 

할)4928)에 제 기 할 수 있다.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2009다18045). 고 

주문 형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2006가단2750(반소)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올 내어주라.”이다. 

492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아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고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고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 
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925)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동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아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 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926) 대법원 2011. 3. 8.자 2011카기85 결정(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신청인 주장의 사유는 위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예). 

4927) 민사집행법 재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 30조 계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재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재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 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928) 대법원 2022. 12. 15.자 2022고768 결정; “여기서 계 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측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 

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만사집행법 제46조 제 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호에서 집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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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고,4929) 

鬱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종료 

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4930)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으로 인한 이전 

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아닌, 그 등기의 말소나 회복 청구의 소를 재기하여야 한다.4g3마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의 존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재무자가 부대제적 작위의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간접강제결정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그 조건 성취의 증명을 위해 ® 재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 

를 요구한 사실, ®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동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려면 그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4932) 

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동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내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동일한 효력어 있다를꾸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합 집행문부여에 내한 이의의 소는 이룰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칙度 
법원 합의부의 집촌관할에 속한다.” 

4929) 대법권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윌싶아 본앞을 십리·판단하여 긴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관하여 이미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가 다시 내어 달라는 신청을 받고 다시 내어 준 것일 
뿐 위 두 경우가 아니어서, 짚팬품부여에 대한 아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블 
제기할 수논 없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식권으로 판단(파가자판, 소 각히-）한 예. 

493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따라서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 
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불 제기할 이익이 
없으나, ®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본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재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노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식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493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다73021 판결: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 동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첸귈잔가 그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방합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뾰덴급부의 이행 동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동거신청 
의 의사표시를 병하는 판결 동의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i 집행문부여는 무효라 할 것이 
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햄뭍 
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재기할 이익이 없오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 
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1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둘긴왼 
말소 도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93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부대체적 작위재부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동사를 혀용 
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 
집행법 제261조 제 1항의 배상급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문연상 채부자는 채권자가굶궁궁括1 또는 서류 
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릅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12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 

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4933)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 

에게 있으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안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 사실이 층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야 한다4934)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 
음을 층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王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 
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동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동을 숲뒷하여야 한다. 
아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 도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하였 

다면 이는 그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따라서 그 가처분경 
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첸문잔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촌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부 도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93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권원에 표시된 가분재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고, 따라서 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예는 상속 

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계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노 각 공동상속 
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934) 0 대법원 2015. l.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 
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노, 그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독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논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재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한편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아후에 제 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채무자 

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그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올 회피하기 위하여 재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 1항에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O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층서를 작성해준 후 丙 유한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둘긴까지 마치자, 乙 회사 
가 공정증서에 관하여 丙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분연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이,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동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 
지 못한다고 본 데 대하여, 대법원은, 丙 회사가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설의 

굳 丙 회사와 甲 회사의 합병 사실의 존부에 달려있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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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말소 

민사집행법상 재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계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인 채무자에게 있다.4935} 

채무자는 변제 등 채무 소멸의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에 대하여 즉시합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켤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음 신청할 수 있다.4936) 

재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에서 재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층명하여 

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재한이 없다.4937)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40조, 제 190조에 따라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젠도잔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합병무효판결?-l의정되었으모로. 더 어상 합병 사실을 전제로 丙 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甲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분 수는 없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할병 사실의 존부를 
관답할 때 잎단에 대한 공시룰 위한 합벼口효등기가 마쳐졌는지누 아무런 영향올 미칠:E엎다고 한 사례` 

4935)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재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아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민사 
집행법 제70조 재 1 항)． 법원온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룰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율 하여야 하냐 동재신청에 정당한 아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만사집행법 제71조 제]항, 저|2항)｀ 아러한 채무물이행자명부 동재 
젠노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저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갈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롱 통하여 차부의 아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윤전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반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에 대하여 맙온 사간과 비용을 두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재집행을 통하여 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접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한여는 채무자가 이를 층명학 
연얀한댜 •• 

4936)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l 젼정; “채권자의 채무불아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아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안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룰 기각하여야 하고(만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 
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획정된 이후에도 변재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층명함으로써 재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만사집행법 제73조 제 1항)龜 즉, 
채무소멸 둥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中 등재결정 
확칭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축시함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예 
한정되지 아니하브로 채무가 촌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재 그 밖의 사유로 초굽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폰할된다, 따라서 채무불이맹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두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 
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노로 그 사유룰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고 이름을 말소하는 절정물 선청할 수토 있다.” 

4937)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민사집행법 제73조 제 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 
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재무볼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룰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순 따라서 채무물이행자명부 동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 

할"효리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군?1의의 소를 제거하여 승소 확정묘넘i올 받아야 하는 
겅요와보고, 환깊팹길동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밥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츈분하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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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맺는말 
어떠한 쟁점에 관한 판례가 으레 그러하듯이 여태 살펴본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들도 일반론의 설시에 있어서 그 결론만을 이야기 하고 그 세밀한 근거를 밝히지는 않거 

나, 결론에 관한 일반론의 설시 없이 당해 구체적 사건에 일반론을 적용한 당부만 판시해 

두는 경우가 많댜 그리하여 여러 사안의 판결들이 누적됨에 따라 당초 불명확했던 판례 

의 구체적인 사정 범위(射程 範園)가 확연해져 외연(外延)의 확장이나 내포(內包)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판례에 기속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 

어떠한 쟁점에 관하여 판례는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유사 사안의 판례를 당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만 그 일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위와 같은 판례의 애매모호함에 있는 경우가 

많댜 가치 있는 광물의 원석을 발견, 채광하고 가공, 정제 과정을 통해 보석으로 빛을 

발하게 하듯이, 이 글에서는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로 한정하여 두루 판례의 숲을 

뒤져서 의미 있는 판례를 발견, 정리하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되새겨 보고자 노력하였으 

나 능력의 한계로 미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민사소송에서의 척추 내지 나침반 역할 

올 하는 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고, 향후 판례 

에 대한 정치한 평석의 밑받침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